
적법절차가 문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

<!--StartFragment-->&nbsp; <P class=HStyle0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

제20조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 즉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 사업인정처분을 할수 있다

고 되어 있을뿐 장래에 시행할 공익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거나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

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점 당해 공익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행되었

다 하여 그시행된 공익사업의 결과를 원상회복한후 다시 사업인정 처분을 거쳐 같은 공익사업을 시

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

소요되고 그과정에서 당해 사업에 의하여 제공되었던 공익성 기능이 저해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

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으며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

사업인정처분의 허용 여부는 사업인정 처분의 요건인 공공의 필요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

익과 재산권 보장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 형향을 통한 재량권의 한계문제로서 통제될수 있는 점 

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처분이 이미 실행된 공익 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

의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.</P> <P class=HStyle0>(대법원 2005.04.29. 선고 2004두14670 판

결)</P>


